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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서 론 

경제의 기본원리는 선택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한정된 자원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선택에 따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뭇 달라진다. 공공부문은 시장에서 자

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이다. 즉,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영역, 자연독점이 존재하는 영역 또는 재화나 서비

스가 공공성이 강한 경우는 시장기능에 맡기기보다는 정치적 판단과 사회적 여건에 따라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공급을 한다. 이러한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서 경제적 파이를 크게 하는 효율성 추

구로 인해 발생하는 형평성 약화 문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공공성 또는 공익을 우선시 하다 보면 공공부문이 비대해져 민간부문의 활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고 공공부문이 비대해지면 민간부문의 가용자원은 그 만큼 제약되어 위축이 된다

(Crowding out). 이러한 구축효과를 실제로 측정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정부의 공공재 공급이 100

만큼 늘어나면 민간부문의 공급은 5~5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1) 이를 교육 분야에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GDP대비 공교육비지출 비율이 약 7.5%로 OECD국가 중 두 번째이지

만 공교육 만족도는 최하위라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비대는 민간부문에서 개인의 선택 폭을 위축

시켜 질이 낮은 교육서비스를 받게 되는 부작용을 가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2)

* 본 원고는 한국경제학회ㆍ한국조세연구원ㆍ한국행정학회ㆍ한국공기업학회 주최로 개최된 공공기관정책 공동

학술대회(2012. 7. 6(금),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공공기관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1) Gruber(2011).

 2) 공공재의 경우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반드시 공공부문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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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제의 자원배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보다 많은 자원이 흘

러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영화는 공공부문의 비대에 따른 민간부문의 위축으로 경제의 효

율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민영화는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민간부문의 경

쟁원리를 통해 효율을 달성하려는 것이며 시장을 통한 효율성 추구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의 감

소는 정부의 감독과 규제 장치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다. 민영화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

리도 그 동안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비대화에 따른 경제에 미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본 글은 이러한 민영화정책의 평가와 앞으로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 제2

장에서 공기업의 민영화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민영화 정책의 배경과 성과를 알아보

고, 제3장에서는 해외 민영화 동향을 살펴본 후 제4장에서 민영화의 필요성을 공공기관 규모의 

비대화, 운용의 비효율성, 보조금 문제, 경영평가제도의 비효율성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제5장에

서는 향후 민영화정책의 과제와 더불어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민영화 배경과 성과

1)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선진국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면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교정하고

자 하였으며, 혼합자본주의 체제를 통해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구성요소로 국가기간산업의 

국유화와 공공부문의 확장을 꾀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정부통제 하에 사회간접자본의 형성과 

유치산업의 육성 및 정부사업의 대행 등을 통해 탄생한 공기업3)이 경제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만 갔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비대는 국가의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고 민간부문의 영역이 축소됨에 따라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었다. 민영화4)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

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이 중요시되고 정부의 규제수단을 통해 공공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작되었다. 민영화는 많은 나라에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공적 관여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또한 민

간기업의 사업조건이 갖추어진 사회 인프라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에 맡기고 공적 관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경영을 민간 기업의 노하우와 자금 등을 활용하는 사업방식으로 전환하는 

고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공급으로 시장에 적정 공급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공공부문의 개입은 오히려 민간

부문을 몰아내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3)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은 자체수입 비율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민영화의 방식에는 주식을 완전히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주식의 일부를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

도 민영화의 방식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소유권은 정부가 계속 보유하면서 서비스 기능만 민간에게 넘기거나 

공기업이 누리고 있던 법적 독점권의 완화 또는 폐지까지 민영화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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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1980년대 이후 공기업의 운영체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민영

화의 흐름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는 공기업부문의 경쟁력 상실과 비효율을 타

개할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1998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 당시 IMF 외환위기 이

후 외자유치라는 당면과제가 민영화 검토의 배경이 되긴 했지만 민영화의 근본취지는 공기업의 

경영효율화였다. 최근에는 민영화 추진이 집권 초기에 비해 느슨해진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공

공기관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되는 추세이다.5)

2) 민영화 성과6)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후반부터 1973년 초반까지 대한통운, 대한해운, 대한조선, 인천중공

업, 대한항공, 인천제철 등 11개 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민영화를 시행하였다. 추진 목적은 부실

기업정리와 민간기업의 육성에 있었고 민영화 방식은 주식매각과 현물출자 방식이었다. 민영화 

정책 이후 3곳7)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이 흑자로 전환되어 민영화 정책이 경영성과 제고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80년대에는 2개 공기업, 4개 시중은행이 민영화되었으며 이 당시 민영화된 기업도 경영실적

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1980년대 이전까지 부분적이고 간헐적이었던 민영화 정책은 19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본

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담배인삼공사, 포항제철,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등 주요 공기업들의 

민영화를 달성했다. 이 당시 김대중 정부는 해외자본유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빚을 떠안

고 있던 금융기관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졌는데 이틈을 타 골드만삭스 등 국제금융자본들이 한 건

씩 올리고 튀는 ‘먹튀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에도 1998년부터 2002년 말까지 총 23.4조원

(재정수입 13.9조원, 기타수입 10.5조원)의 공기업 및 자회사 매각수입이 발생하여 정부수입의 확

대효과8)와 경영효율성의 증진, 부실공기업의 적자 감축효과가 있었으며 산업 내 정부역할의 축소

는 공공부문의 규모가 상당부분 축소되고 민간의 활동영역이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기업을 매각하는 방식 대신 경영 효율화를 통한 공공부문의 개혁

 5) 기획재정부는 2011년 지난 3년간 추진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인지도, 정책추진 성과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보수체계 개편, 노사관계 선진화, 통

폐합 등 공공기관 선진화의 세부 정책과제별 평가에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 ‘보수체계 개편’은 70.7%, 

‘성과관리시스템 강화’는 68.1%, ‘노사관계 선진화’는 66.2%, ‘기관 통폐합 및 기능조정’은 58.0%, ‘인력조정’
은 55.3%수준으로 각각 잘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공기업 민영화’는 41.3%수준으로 잘했다고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낮았다.

 6) 박정수(2011년), 기획재정부 자료를 이용.

 7) 해운공사, 조선공사, 대한염업주식회사.

 8) 박정수(2011), 김현숙(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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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구하면서 민영화는 중단되었다.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경쟁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과 

민영화가 공공 독점을 ‘민간 독점’으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여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요금이 올라가

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었다. 다만 2007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경영활동 감시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요구하면서 

산업자원부에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등 5개, 과학기술부에 한국원자력통제

기술원 등 5개, 건설교통부에 코레일네트웍스 등 3개, 문화관광부에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3개, 해

양수산부에 부산항만공사 등 3개,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중소기업청에 각각 2개, 농림부·산

림청·교육인적자원부에 각각 1개씩 총 28개의 공공기관을 신설하였다. 참여정부는 당연히 공공

부문의 비대화를 낳았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달리 적극적으로 공공부문 민영화를 검토하

기 시작하였다. 2009년 3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

에 있는데 1~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경영권 또는 지분 일부 매각을 추진키로 한 곳은 

38곳으로 이중 12곳이 매각되었다(공적자금투입 등 구조조정기업 민영화 대상 14개 포함 시). 농

지개량(2008), 안산도시개발(2009), 한국자산신탁(2010)의 매각을 완료했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이 완료된 곳은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 등 3곳이다. 

최근 정부는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을 30년간 민간에 양도하기 위한 매각절차를 완료하고 한

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관리㈜9)간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10) 운영권 매각 이후에도 공항 시설

의 소유권은 현재와 같이 국가와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하고, 민항시설의 운영권리만 민간에 이전

되므로 청주국제공항의 주요 시설들은 정부가 수요변화에 따라 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운영자는 

상업시설과 지원시설의 설치를 담당하게 된다.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계약은 만성적자인 지방공항11)의 운영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

로 국내 최초로 공항에 민간 경영이 도입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는 비용부

담의 증가로 공공재로서 역할 미약 등의 우려가 있지만 인천공항 등 공항 민영화 추진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9) 청주공항관리㈜는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흥국생명보험㈜, 미국․캐나다의 공항 전문기업인ADC& 

HAS가 주주로 참여하여 설립한 회사로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을 255억 원(부가세별도)에 인수한다.

10) 2012. 1. 31. 기재부 보도자료.

11) 최근 5개년 경영손익 (단위: 억 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추정) 연평균

수 익 62 65 55 71 77 66

비 용 105 119 114 122 131 118

손 익 △43 △54 △59 △51 △54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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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주요 추진현황

구 분 선진화 방안 추진 성과

민영화

◦ 24개 기관
 - 완전 민영화 : 19개
 - 일부지분매각 : 5개 
* 공적자금투입기관 14개 제외 시

< 매각 >
◦ 2개 기관 완료 (안산도시개발, 농지개량) 
◦ 1개 기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자산신탁)
◦ 3개 기관 공고 (문화진흥, 88관광개발, 토지신탁)
< 상장 >
◦ 3개 기관 완료
  * 그랜드코리아레저, 한전기술, 지역난방공사
< ’10년 이후 추진예정 : 15개 >
◦ 여타 기관(8개)
  → 매각공고 등 절차 추진
◦ 산은ㆍ기은 및 자회사 (7개)
  → 시장상황에 따른 매각계획 준비

통합 ◦ 36개(→16개)기관 통합
◦ 32(→14)개 기관 통합 완료 
◦ 4(→2)개* 기관 미완료
  * 아동청소년활동진흥원, 근로복지공단

폐지 ◦ 5개 기관 폐지 ◦ 모두 완료

경쟁
도입

◦ 2개 기관 경쟁도입 ◦ 관련법령 개정안 마련 중

기능
조정

◦ 20개 기관 기능조정

◦ 9개 기관 기능조정 완료
  * (중기 해외마케팅 지원 일원화) KOTRA, 중소기업진흥공

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R&D기능 이관) 디자인진흥원, 한전,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 (비핵심기능 중단)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 11개 기관 추진 중 (’10~’12)

정원
감축

◦ 129개 기관 2.2만 명 감축(△
12.7%)

◦ 모두 완료

출자회사
정리

◦ 131개 출자회사 매각ㆍ청산 등 
정리

◦ 48개 출자회사 정리 완료
  * (지분매각) 41개, (청산ㆍ폐지) 5개, (통폐합) 2개
◦ 83개 회사 정리 추진 중

대졸초임
인하

◦ 252개 대상 ◦ 모두 완료

 

3. 해외 민영화 동향

서구국가들은 이미 1980년대에 이르러 정부 실패가 지적되고 시장기능의 중요성을 신뢰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갔고, 그 결과 민영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민영화의 주된 이유는 공공부문

의 낮은 생산성 때문이었다. 공기업의 민영화 역시 90년대 이전에는 대체로 국가 내의 문제로 인

식되었기에 국제적 수준의 논의는 활발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1996년부터 민영화 통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별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규모나 산

업별 민영화 추진현황 등의 데이터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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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 세계 공기업 민영화수입 규모(1990∼1998)

(단위: 100만 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호주 19 1,042 1,893 2,057 1,841 8,089 9,052 16,815 7,146

오스트리아 32 48 49 142 700 1,035 1,251 2,020 2,935

벨기에 - - - 956 549 2,681 1,222 1,562 1,467

캐나다 1,504 808 1,249 755 490 3,998 1,770 - 11

체코 - - - - 1,077 1,205 994 442 469

덴마크 644 - - 122 229 10 366 45 4,502

핀란드 - - - 229 1,166 363 911 835 1,999

프랑스 - - - 12,160 5,479 4,136 5,099 8,189 13,467

독일 - 325 - 435 240 - 13,228 1,125 364

그리스 - - - 35 73 44 558 1,395 3,892

헝가리 38 470 720 1,842 1,017 3,813 1,157 1,966 353

아이슬란드 - - 21 10 2 6 - 4 129

아일랜드 - 515 70 274 - 157 293 - -

이탈리아 - - - 1,943 6,493 7,434 6,265 27,719 13,619

일본 - - - 15,919 13,773 - 6,379 4009 6,641

한국 - - - 817 2,435 480 1,866 539 600

멕시코 3,122 10,757 6,859 2,503 766 167 73 2,690 995

네덜란드 716 179 - 780 3,766 3,993 1,239 831 335

뉴질랜드 3,895 17 967 630 29 264 1,839 - 441

노르웨이 73 - - - 118 521 660 35 28

포르투갈 1,192 1,198 2,326 500 1,132 2,425 3,011 4,968 4,271

폴란드 23 - 238 245 385 714 749 2,179 2,020

스페인 172 - 820 3,223 1,458 2,941 2,679 12,522 11,618

스웨덴 - - 378 252 2,313 852 785 1,055 172

스위스 - - - - - - - - 4,426

터키 486 - 423 546 412 515 292 466 1,009

영국 12,906 - 604 8,523 1,341 6,691 7,610 4,544 -

미국 - - - - - - - - 3,100

O E C D
전     체

24,822
(83.0)

37,450
(78.2)

16,617
(45.6)

54,895
(69.6)

47,284
(72.3)

52,537
(71.3)

69,347
(71.3)

95,955
(62.4)

86,007
(75.1)

E      U 
1 5 개 국

15,662
[63.1]

24,090
[64.3]

4,247
[25.6]

29,573
[53.9]

24,940
[52.8]

32,765
[62.4]

44,518
[64.2]

66,812
[69.6]

58,641
[68.2]

전  세  계 29,900 47,863 36,462 78,871 65,395 73,652 97,258 15,3782 11,4542

주: ( )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 ]는 OECD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OECD, “Privatization: Recent Trends,” Financial Market Trends, No.72. 1999.

1990년부터 1998년까지의 전 세계 국가들의 민영화 수입 규모는 대략 7,000억 달러 정도로 

그 중 OECD 국가들이 대략 70%에 달하는 4,850억 달러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OECD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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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민영화가 추진된 지역은 유럽 국가들로 동기간 동안 유럽 15개국의 민영

화수입 규모는 3,000억 달러로 전 세계 민영화 실적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전 세계 민영화규모는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1998년 아시아와 러시

아 금융위기에 의한 시장여건의 악화와 국경 간 투자활동 위축,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가들의 신뢰

감 상실 등이 뒤따르면서 OECD 비회원국들의 민영화 추진이 크게 부진함에 따라 1997년 대비 

26% 감소한 1,145억 달러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1997년의 전 세계 민영화규모는 1990년 대비하

여 4배 이상 증가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 OECD 국가들에서 민영화가 발생한 산업은 주로 제조업에 속하는 공기업들

이 민영화의 주요 대상이 되었으며, 통신, 유틸리티(utilities)산업, 금융부문 등으로 점진적으로 민

영화대상 범위가 확장되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8년 동안 OECD 국가들은 대략 4,870억 달러의 민영화 수입을 거

두었다. <그림 1>은 2000년대 OECD 국가들의 민영화 수입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OECD 국가들의 공기업 민영화 수익(2000∼2007)
(단위: 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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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Privatization in the 21st Century : Recent Experiences of OECD Countries.” 2009로부터 재구성

하였음.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 동안의 민영화 수입 4,870억 달러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

년 동안의 민영화 수입인 4,850억 달러보다 조금 많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90년대와 2000년

대의 민영화 실적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민영화 수입의 증가는 민영화 거래의 수, 혹은 민영

화하는 기업의 규모 외에도 민영화하려는 기업의 주가가 상승한 것에도 일부 기인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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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

이 시기 OECD 국가들의 민영화 수입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역시 유럽의 국가들이었다. 유

럽 국가들은 총 2,330억 달러의 민영화 수입을 올렸는데, 그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프랑스

와 이태리, 그리고 독일이었다. <표 3>은 이 시기 민영화 수입의 총액과 GDP 대비 규모에 있어

서 높은 실적을 보인 국가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표 3> 민영화 실적 상위 10개국(2000∼2007)

민영화 수입 총액 GDP 대비 민영화 수입 비율

국    가 총액(10억 달러) 국    가
2006년 

GDP 대비 실적(%)

프 랑 스 98.2 슬로바키아 13.5

이 태 리 69.6 체    코 9.2

독    일 65.0 핀 란 드 8.7

일    본 33.2 아이슬란드 8.6

터    키 25.0 헝 가 리 6.9

네덜란드 23.1 그 리 스 4.8

오스트리아 20.0 터    키 4.7

영    국 18.4 포르투갈 4.4

핀 란 드 18.3 프 랑 스 4.4

스 웨 덴 16.0 폴 란 드 4.3

OECD 전체 497.7 OECD 전체 1.4

자료: OECD, “Privatization in the 21st Century : Recent Experiences of OECD Countries.” 2009.

최근의 민영화가 어떤 부문에서 주로 이루어졌는지 역시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

간 중 이루어진 민영화의 31% 이상이 통신(telecom) 부문에서 이루어졌고, 19%가 수송

(transportation)과 물류(logistics) 부문,13) 17%가 유틸리티 부문,14) 10%가 제조업 부문, 그리고 

17% 정도는 금융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4. 민영화의 필요성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공공부문의 비대는 민간부문의 영역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공공부문의 확대로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이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 것

12) 이러한 상관관계는 90년대 말부터 2002년까지 민영화 실적이 줄어들고, 2004년과 2005년 민영화 실적이 

늘어난 것을 설명한다. 그러나 2006년과 2007년의 주식시장 붐이 민영화 실적의 감소와 일치하는 것에 대해

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Privatization in the 21st Century: Recent Experiences of OECD Countries.” OECD, 2009. 

13) 철도와 항공업, 공항의 민영화가 그 대부분을 설명한다.

14) 에너지 산업이 대부분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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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닐 것이다. 민영화의 필요성은 공공기관 규모가 확대되면서 발생한 운용의 비효율성, 공공기

관 경영평가의 비효율성과 기관장 선임 문제 등을 통해 찾고자 한다.

   

1) 규모의 비대화

공공기관 예산의 GDP 대비 규모, 공공기관의 인력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규모가 비대화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2002년 206조 2천억 원이었던 예산은 2010년 464조 3천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 중 GDP대비 비중을 보면 43.7%로 증가추세에 있다. 

공공기관의 고용인원은 2002년 19만 1천명에서 2010년 24만 8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기

간 중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중이 2002년 0.84%에서 2010년 1%로 0.16%p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5).

<표 4> 공공기관 예산, 인원규모

(단위: 조원, %)

구분 2002 2004 2006 2010

예산규모 206.2 246.6 291.2 464.3

GDP대비(%) 30.1 31.6 34.3 43.7

인원 191 204 250 248

경제활동인구대비 0.84% 0.87% 1.04% 1%

주: 알리오(www.alio.go.kr)와 김준기(2009)에서 재인용.

공공기관 인력이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1%를 민간부문과 비교할 때 대기업 중 상시

종업원수 상위 5개16)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 

공공기관의 자산은 610조 9천억 원이며 이중 공기업의 자산은 공공기관 총자산의 57.4%인 

350조 9천억 원이다. 공공기관의 자산규모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자산 상위 10개 대기

업의 자산총액(313조 5천억 원)보다 1.9배 정도 크다. 2009년 말 공공기관의 매출액은 239조 7천

억 원이며 공기업의 매출은 삼성전자의 매출액 89조 8천억 원보다 적은 83조 4천억 원이다. 준정

부기관은 63조 4천억 원, 기타공공기관은 92조 9천억 원 수준이다. 공공기관 매출액을 민간부문

과 비교할 때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매출액 상위 6개17) 대기업의 매출액과 유사한 수준

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의 공기업 외형도 증가하였다는 점은 국회예산정책처(2010) 보고서에서도 나

15) 알리오(www.alio.go.kr).

16) 2009년 기준 상시종업원수가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8.5만 명), 현대자동차(5.6만 명), 기아자동차(3.3만 명), 

KT(3.1만 명, LG전자(3.0만 명) 순이다.

17) 삼성전자, SK에너지,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GS칼텍스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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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 <그림 2>에서 보듯이 공기업 규모가 이전 정부보다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최근 6년 동안 공기업의 총자산은 169조 9,547억 원(180조 8,095억 원에서 350조 

7,642억 원) 증가하여 9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18) 22개 공기업의 최근 6년 동안 자산 증가

는 차입 확대, 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대부분 조달하였고 영업활동 등 자체 수익을 통하

여는 20조 2,097억 원을 조달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그 비중은 12%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그림 2> 공기업 규모 증가 추이

추가로 OECD(2009) 자료를 이용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자산규모는 OECD국가 중 가

장 크고 공공기관의 수는 2위, 공공기관의 고용규모는 가장 큰 국가로 조사되었다.

<표 5> OECD주요국의 공공기관 규모

국가 공공기관 수 공공기관 고용 규모($백만)

핀란드  36  98,542  53,486

이탈리아  26 285,282 112,974

한국 301 287,087 173,111

헝가리 317 166,367   7,515

노르웨이  42  29,402  86,250

터키  36 257,165  51,596

18) 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전력공사, 석유공사의 자산 증가액이 116조 4,507억 원으로 전

체 자산증가액의 68.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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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공기관의 비대화는 공공부문의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외국과는 대비되는 현상으로 시

장기능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운용의 비효율성19)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운영은 국회예산정책처(2010)의 평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6년 동

안 22개 공기업의 매출은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 EBITDA20) 및 당기 순이익은 2007년 이후 감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기업의 수익성은 2004년 이후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2008년에 급감한 이

후 2009년에는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2개 공기업에 대한 수익성을 평가한 결과 지속적

으로 수익성이 개선된 공기업은 5개21)에 불과하며, 매각수익 발생 등으로 일시적으로 개선된 기

관이 3개22)에 이르는 반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기관이 14개에 이르렀다.

<그림 3> 공기업 경영실적

공기업의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은 보면 2012년 처음으로 공기업 재무제표를 국제회계기준

(IFRS)23)에 따라 작성한 결과 전체 공기업 28곳의 총 부채가 327조 7,3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공기업 부채(157조 9,907억 원)보다 2.1배 증가한 수치이다(327조 7,380억 

19) 인건비측면에서 기획재정부(2008)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2002~2007년 기간 중 1인당 부가차치는 연평

균 1.8% 증가한 반면, 1인당 인건비는 6.6%증가하여 2002년 이후 인건비 증가율이 노동생산성보다 더 높아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 감가상각비 효과를 제외한 영업이익.

21) 석탄공사, 인천공항공사, 광물자원공사, 마사회, 석유공사.

22) 관광공사, 지역난방공사. 철도공사.

23) Int’l Financial Reporting St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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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24) 

<표 6> 부채 규모

(단위: 조원)

년도 부채 부채비율　

2007 158.0 106.5　

2008 200.8 132.6　

2009 238.7 152.8　

2010 290.3 168.6(290.8)*

2011 327.7 　

주: * ’10년, 11년도는 IFRS기준, ( )부채비율. 기재부.

공기업 부채가 늘어난 것은 주요 공기업의 부채성 자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모회사와 자

회사의 실적을 연결하는 IFRS에 따라 결산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따라 2010년 공기업 부채는 당초 290조 8,000억 원에서 328조 4,000억 원으로 37

조 6천억 원이나 늘어났다. 회사별로는 한전의 경우 2010년 부채가 72조 2,412억 원에서 82조 

6639억 원으로 10조 4,226억 원 증가했고 가스공사는 22조 2,945억 원에서 27조 9,665억 원으

로, 석유공사가 15조 8,710억 원에서 20조 8,000억 원, 코레일이 12조 6,236억 원에서 13조 4, 

562억 원으로, 수자원공사는 8조 853억 원에서 13조 4,562억 원으로 LNH는 121조 5,265억 원

에서 130조 5,711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25). 이들 6개의 에너지 및 SOC관련 공기업 6곳의 부채 

증가 규모만 35조원으로 27개 전체 공기업 부채 증가액의 9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6개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232%로 민간 기업의 퇴출 기준으로 보는 200%를 훨씬 넘어섰다.

부채의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회계기준 변경 외에 지난 한 해 동안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 추진과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전기료, 교통요금 인상을 억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점은 공기업의 부채급증과 그로 인한 향후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다.

3) 보조금 문제

2010년 G20회의에서 모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왜곡된 보조금 구조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석탄 및 연탄가격보조금으로 전력 교차보조금, 유가보조

금, 농어촌 면세유 지급 등도 화석연료 보조금 제도로 분류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요금은 원

24) ’07년 11년 회계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단순 배수 비교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

25) 가스공사는 부채비율이 301%에서 364%로, 석유공사는 123%에서 193%로, 한전은 126%에서 153%로 각

각 급증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냈음에도 부채비율이 461%에서 468%로 오

히려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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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상률26) 격차로 인한 종별 간 교차보조 문제, 종별 내 고객 간 교차보조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료를 100으로 했을 때 미국 117, 스웨덴 166, 스위스 176, 슬

로바키아는 무려 291에 달할 만큼 국내 전기요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적정한 전기요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고객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

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 해결의 출발점은 공급원가에 충

실한 전기요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인데 민영화는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면서 복

지할인제도27)와 같은 복지지원제도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다. 

4)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비효율성

(1) 공공기관 기관장선임제도의 문제점

공기업의 본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정부(정치인)의 기회주의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공식적

이며 정치화된 ‘정부와 공기업의 관계’를 들 수 있다. 2011년도 7월부터 9월에 이르는 공공기관 

기관장 교체시기에 나타나는 논공행상의 시장을 분석하면 직·간접으로 정권창출에 기여한 인사

들이 전직 기관장과 신임 기관장후보의 60% 이상을 점하고 있다. 이는 이 정권 초기 5개월 동안 

정권창출에 기여한 인사들의 집중적인 임명과 그들의 임기만료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 2009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관장 평가를 받은 96명 중 ‘미흡(D)’ 또
는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은 이들은 모두 20명이다. 이 중 12명(60%)이 정치인이거나 대선 캠

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기관평가에서 C와 D를 받은 기관 28곳 

중에서도 16곳(57.1%)의 기관장들이 정치권 출신이다. 정치권 출신 기관장들의 평균 기관장 평가 

점수는 65.2점으로 관료(평균 68.2점)나 기업체(평균 69점) 출신보다 현저히 낮다. 

아울러 2008~2010년 3년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

가’ 결과에 따르면 미흡(D등급) 이하 점수를 받은 기관장과 상임감사 39명 중 20명(51.2%)이 정

권창출과정에 연결되어 있다. 특정대학과 그룹(고려대-영남-현대그룹) 등 청와대와 학연·지

연·직연으로 연결된 인물까지 추가하여 집계하면 29명(74.4%)에 달한다. 이러한 정권창출과정

에 연결된 기관장들은 총선·지방선거 등이 다가오면 임기 중에 사직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2011년 말부터 2012년 초에 이르기까지 농수산물유통공사, 코레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한석탄

공사 등 대형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임기 중에 사표를 제출하고 정치권으로 향한 경우이다.28)

26) 2011년 우리나라 전기료의 원가보상률은 87.4%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100원을 들이면 87원에 판매한다는 

뜻이다. 한국전력 입장에선 전기를 팔 때마다 13원 가량을 손해 보고 있는 셈이다.

27) 2011년 시행된 주택용 복지할인제도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보자 등이 해당된다.

28) 중앙일보 2012년 2월 22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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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 등에 보도된 기관장 정치경력을 종합·분석하면 정치권/관료출신 및 정권창출과정과 

직·간접으로 연결된 기관장, 감사, 이사의 수는 단순계산을 통해서도 기관 당 3명이 넘는다. 이

러한 외부인사의 영입시 정부는 내부 승진보다는 외부에서 민간 출신 기관장을 수혈해 방만한 조

직과 방식을 구조조정하고 경영효율화를 이룬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며 실제로 이 정권 초기 민간 

출신 기관장이 다수 선임되면서 공공기관의 체질을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분석하면 내부출신 인사의 기관장, 감사 및 이사 승진은 극히 일부분에 국

한되며 외부에서 영입된 이들이 기관장 및 임원급 인사의 포진한 경우 경영효율성 제고는 매우 제

한적이다.29)

(2)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1984년에 정부투자관리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도입된 정부투자

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모태로 형성되어 1999년부터 경영평가제도의 영향력이 강화되기 시작하였

다. 사장(기관장)경영계약이행실적평가의 도입과 구조조정 지표의 신설, 인센티브 차등지급 확대 

등의 조치로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영원리가 공공기관의 운영원리로 내재화된 반면에 공공성이 약

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2004년부터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제도가 새로 도입되어 13개 정부투자

기관과 87개 정부산하기관이 경영평가를 받게 되면서 경영평가제도가 양적으로 확산되었다. 인센

티브 차등지급 확대 등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존 방침이 강화되면서 경영평가제도의 수익성·상업

성 지향이 지속되었다. 2008년부터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가 시작되었으며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가 단일한 경영평가제도로 통합되었다. 이후 2009년, 2010년 평가에서 실

적을 측정하는 계량지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촉

진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공공기관들을 일원화된 평가지표로 평가하다 보니 평가제도 자체의 결함(성과주

의 적용의 문제, 기관고유 목표와의 괴리 문제 등), 조직 외부의 반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주도되는 

외형적 구조개혁 압력(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문제,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인건비 통제 문제 등) 등

의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수익성 위주의 평가로 공공성 평가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

이 있었다.

5. 향후과제 및 결론

최근 민영화 바람은 인천국제공항, KTX, 전력·가스공사30)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 항공산업의 

29) 민영화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부가 임명했던 관료를 수익지향적인 관리자로 대신한 결과 나

타난 생산성 향상이 원인이며 실제로 정부 관리자는 그대로 둔 채 민영화만 단행한 회사의 생산성은 새로운 

관리자를 도입한 회사의 생산성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Gruber2011).

30) 전력산업의 경우 정부는 6차 전력산업수급계획 수립을 통해 2010년 5차 계획보다 확대된 민간자본의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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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는 이미 세계적 흐름에 있다. 세계 50대 공항 가운데 35개 공항이 지분이나 운영권을 국내

ㆍ외 민간자본에 개방했거나 계획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은 7년 연속 서비스분야에서 1

위를 하였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기엔 다소 부족하다.31) 현재 인천공항의 1년 

순이익은 3,000억 원 규모이나 부채 규모는 3조 5천억 원으로 인천공항을 아시아 최대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4조원의 개발비용이 필요한데 이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정부 지분의 49%를 민간에 매각하고(이 중 15%는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하고, 나머지 34%는 해외공항그룹과의 MOU(전략적 제휴)를 맺을 계획) 외국인 보유 지분은 

30%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 지분 확대를 통해 공항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51%는 정부가 계속 보유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민간 지분의 확대는 투자자들의 경

영 감시 기능으로 경영투명성이 높아지고 글로벌 항공시장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채와 앞으로의 터미널 확장 등 추가적 투자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공공부문의 확대

로 인해 민간부문이 위축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부담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KTX의 경우 정부는 2015년 완공되는 수서발 KTX노선에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철

도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철도 운송사업에 민간기업 참여할 경우 효율성이 

높아져 철도요금이 인하됨과 동시에 코레일의 방만한 운영을 고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는 반면에 반대 입장에서는 철도의 공공성 침해와 특혜시비 등의 문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여

러 운송수단의 발전으로 인해 철도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고 철도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과 경영적자의 누적으로 인해 철도사업의 공공성보다 기업성이 강조

되고 있다. 수서발 KTX노선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경쟁시키는 것

으로 코레일을 공기업 형태로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여러 사업자에 철도운송

을 맡기면서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도입하여 코레일의 독점 폐해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철도 경쟁체계 도입은 일본, 스웨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다. 민영화로 발

생하는 요금 인상,32) 특혜시비33) 등의 문제를 이들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

를 하곤 한다.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견해도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전면적인 민영화도 

아닌 일부구간에 우선적으로 경쟁논리의 도입으로 정책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는 시발점이 될 

산업 건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영화된 발전부문은 전체 설비의 1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 만

약 6차 계획에 민자발전 건설 영역이 늘어난다면 전체 발전부분 중 민영화된 발전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

어날 것이다. 한전의 100%의 자회사의 발전부문 중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5개 발전회사를 민영화하고 

송전과 배전 및 판매가 통합되어 있는 한전의 사업구조에서 판매사업을 분리하여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 가스공사의 천연가스의 도입과 인수. 저장부문을 분할하여 민영화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GS그룹의 

경우 이미 가스 직도입을 성사시켰고 소매도시가스 사업과 발전소마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31) 여객 이용규모는 2011년 3,347만 명 수준으로 세계 8위, 여객처리능력은 세계 11위에 머무르고 있다.

32) 2011년 10월 교통연구원에서 철도운임이 2015년까지는 코레일 대비 15%, 향후 15년간 20% 인하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33) 정부는 대기업의 참여비율의 제한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며 민간업체의 선정 및 계약에 

대해서도 15년간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없이 순수운영만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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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경제의 기본원리는 선택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선택에 따라 국민경제에 주는 영향은 달라진다.

민영화 정책은 경쟁의 부족, 이윤동기의 부족, 책임의식의 결여 등으로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민

간부문보다 떨어지고34) 공공성을 이유로 공기업 비대화가 궁극적으로 국가재정과 국가경쟁력에 

직결되어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출발을 한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은 정부 지배하에 두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 효율을 증진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성과 경쟁 압력의 부재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

에 없다. 따라서 민영화의 핵심은 공기업의 소유ㆍ지배 구조를 바꾸고 공기업을 경쟁에 노출시키

는 것이다. 

이러한 민영화 정책의 판단은 집행자의 선택이 중요하다. 원칙적인 민영화에 대한 논의와 민영

화 실행에 이권이 달린 집단들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면서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점진적인 시장원리의 적용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가고 이와 함께 공공성 훼손의 문제는 

우리나라보다 앞선 선진국의 민영화 사례를 참고하여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설치를 통해 감독을 

하면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민영화 정책의 결과는 그 나라의 경제적 여건, 제도적 여건, 그

리고 사회적 분위기 등에 따라 다르고 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집행자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민영화는 해당산업의 발전단계 및 경쟁구조의 특성, 이해관계자의 특성과 거래비용 등

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기능, 즉 ‘공공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이 고려되어야 

하는 맥락에서 현재의 경영평가제도에 ‘공공서비스 관련 기관의 품질(역량) 평가’요소가 강화되어

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행해지지 않았던 공공성 평가를 도입해야 하는데 현재의 

관리적 능률성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경영평가제도에 공공성 평가요소를 접목시키기는 쉽지 않

아 보인다. 단순히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수익 창출 여부에 대한 파악을 넘어서 공공서비스의 

적절성, 지속성, 공공적 접근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공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치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정권의 교체 시 ‘전리품’차원으로 전락하는 공공기관의 

일부 기관장, 감사 및 이사의 인사와 민간기업 경영원리에 입각한 수익성·성과만능주의 등의 확

산으로 인한 정책적 비능률성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34) Majumdar(1998): 인도 제조산업의 분석을 통해 효율성 순위를 정하여 0에서 1(완벽한 경우)의 크기에서 정

부소유의 회사는 0.638~0.658, 소유형태가 복합적인(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소유한) 기업의 경우에는 

0.912정도의 효율을, 그리고 민간 소유의 기업인 경우에는 평균 0.975의 효율성 수치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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